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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▣ 없음  □ 있음 참고자료  □ 없음  ▣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 

매월 10만원씩 지급
- 민주화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 -

- 1월 24일부터 신청, 관련자 사망 시 장례비 100만원 지원 -

인천광역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

10만원의‘생활지원금’또는‘명예수당’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고 

밝혔다. 또한,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장례비 100만원

을 지급한다. 

시는 지난 11월 「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

한 조례」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.

민주화운동 관련자는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

한 법률」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

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.

‘생활지원금’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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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하는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의 관련자 또는 유족이며, 

‘명예수당’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하는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.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

중복지원이 불가하다.

관련자가 사망한 경우,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

람에게 지급하며, 생활지원금은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‧지급한다. 다

만,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

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신청은 1월 24일부터 거주지의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

동관련자증서 사본, 통장 사본,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별도의 기한 없

이 신청이 가능하다. 

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“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

을 높이고 예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, 앞으로도 민

주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

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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